
- 316 -

수요지향적 기술이전확대를 위한 국내 혁신바우처 발전방안 연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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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기술이전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Bozeman, 2000). 이러한 관심에 

의해 기술이전 성과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Crow and Bozeman(1998)에 따르면 1970년대에는 대학 R&D의 

2.6%만이 기업과 공유되었고, 1990년대에는 그 비율이 6.9%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학 연구소의 

40%, 정부 연구소의 52%가 기업에 기술이전을 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기업의 공동 

연구센터가 1,056개나 설립되고 있는 현상과 일치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전부터 기술 확산의 촉진을 위해 암묵적으로 기술 확산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점은 1960년대에 설립된 KIST의 ‘계약연구시스템’ 에서 알 수 있는데, 이 제도는 

연구를 통해 기술이 자연스레 확산되도록 하고 있었다(이공래, 1998).

그러나 국내에서는 기술 확산 정책이 효과적으로 발현되지 못했고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이공래(1998)의 

연구에서는 기술 확산에 대한 인식 부족, 수요지향성 미약, 프로그램 추진 미약, 인력부족, 프로그램 추진 주

체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꼽고 있다. 특히, 수요지향성 미약의 경우 정책 프로그램의 기획단계에서부터 고려

되어야 할 ‘수요측면’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해, 산업계의 니즈를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흥태(1999)의 연구에서는 국내 기술이전 및 실용화의 한계에 대해서 기술이전 및 실용화에 대한 지원 사업 

미비, 기술이전 주체들에 대한 연계체계미흡, 기술거래시장의 후진성 등으로 분석하여, 향후 기술확산 정책에 

있어 ‘수요’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수요지향적 기술이전’은 김종운(2013)연구의 상향식 기술이전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의 

연구에서 상향식 기술이전을 “중소기업이 기존에 이용 가능할 수 있는 기술노하우와 인력 및 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기존의 기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기술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중소기업의 인

프라와 기술력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에 맞춤형 기술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본 논문에서는 수요지향적 기술이전의 한 방법인 혁신바우처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혁신바우처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유럽과 비교하여, 국내 바우처사업의 한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바우처 사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본론

1. 국내 기술이전 현황

우리나라는 현재 혁신주체간 네트워크 부족, 기술이전 경험 부족 등의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 장연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위촉연구원, 02-589-2935, jangy@kistep.re.kr
 ** 김성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 02-589-2978, shaqey@kistep.re.kr
*** 오세홍,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선임연구위원, 02-589-2212, oshok@kistep.re.kr



- 317 -

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연구집적지인 대덕연구개발특구 사례만 분석해도 알 수 있다. 오세홍 외

(2014)의 연구에 따르면, 대덕특구 내 기관 중 제휴 및 협력활동의 경험이 있는 기관은 전체의 18.5%(259개)

에 불과하며, 기술이전 경험이 있는 기관 또한 전체의 3.1%(43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술이전 

경험이 있는 기업체는 23개로 전체 기업 중 1.8%만이 기술이전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술이전의 

확대 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구분 사례수(개)
활동해봄 활동해보지 않음

사례수(개) % 사례수(개) %

전체 1,401 259 18.5 1,142 81.5

조직형태

정부 출연기관 30 12 40.0 18 60.0

정부 및 국공립기관 14 3 21.4 11 78.6

교육기관 5 2 40.0 3 60.0

공공기관 11 5 45.5 6 54.5

기업체 1,312 233 17.7 1,079 82.3

기타 비영리 법인 29 4 13.8 25 86.2

출처: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2013: 오세홍 외 (2014) 재인용)

<표 1> 특구 내 제휴 및 협력활동 여부

(단위: 개)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1,401 43 (3.1%) 1,358 (96.9%)

정부 출연기관 30 13 (43.3%) 17 (56.7%)

정부 및 국공립기관 14 - 14 (100.0%)

교육기관 5 3 (60.0%) 2 (40.0%)

공공기관 11 4 (36.4%) 7 (63.6%)

기업체 1,312 23 (1.8%) 1,289 (98.2%)

기타 비영리 법인 29 - 29 (100.0%)

출처: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2013: 오세홍 외 (2014) 재인용) 재구성

<표 2> 2012년 기술이전 경험 유무

이처럼 기관별 네트워크 구성이 미약하고, 기술이전 활성화가 꼭 필요한 우리에게 적절한 제도가 유럽의 

‘혁신바우처’제도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유럽의 혁신바우처 제도와 국내 바우처 사업을 비교하여 향후 우리

가 지향해야 할 바우처 사업의 핵심요소를 도출하고자 한다.

2. 혁신바우처의 개요

혁신바우처제도는 네덜란드에서 공공연구기관과 민간기업간의 지식확산의 활성화를 위해 실시한 정책이다

(Ministry of Economic Affaris, 2003). 기존에 네덜란드는 공공연구기관과 민간기업의 성향의 차이, 중소기업

의 흡수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공공에서 민간으로의 기술 확산이 활발히 일어나지 않았다(Cornet et al., 2006).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2004년 네덜란드에서 처음 시작된 ‘innovation vou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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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lot’프로젝트이다. 이 파일럿 프로젝트의 목적은 4가지로 제시되었다. 첫째, 중소기업을 공공의 지식제공자 

즉, 대학 및 공공연구소에 소개한다. 둘째, 공공의 지식제공자의 연구 중 수요 지향적 연구의 비중을 확대한

다. 셋째, 중소기업이 스스로 원하는 지식 및 기술을 구매한다. 넷째,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의 지식격차를 해소

한다(Cornet & Van, 2006).

즉, 혁신바우처는 정부의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 네트워크를 통

해 중소기업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정부지원 사업이다. 정부는 이들 사이에서 중개역할을 하며, 

공공연구기관은 '지식제공기관‘으로의 역할을 한다. 중소기업은 혁신바우처 사업을 통해 기술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기술 및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그림 1> 혁신바우처 개념

출처: 오세홍 외(2014)

혁신바우처의 정의의 변화를 통해 목적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ECD(2010)는 ‘중소기업의 

사업운영의 전반 즉, 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 공정개선 등의 혁신을 위해 공공 지식제공자로부터 지식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비용을 정부가 보조하는 정책’이라고 정의하여, 비용적 측면을 강조했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혁신바우처의 궁극적인 목적은 중소기업이 공공의 지식을 활용할 수 있게 함을 넘어서, 산업계

와 공공연구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다(Matatkova, Stejskal, 2012)”, “혁신바우처는 공공연구기관과 중

소기업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의 장기화를 유도하며 동시에 관계를 깊이 있게 유지하는 과정

에서 촉매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Roper, 2012)” 등으로 정의하고 있어, 혁신바우처의 목적

이 중장기적관점으로 확대되고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혁신바우처의 특징 및 운영과정

1) 혁신바우처 특징

대부분의 국가에서 혁신바우처는 공공의 지식을 중소기업으로 이전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즉, 혁신바우처는 공공의 지식을 효과적으로 민간으로 이전하고자 정부가 중개를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혁신바우처에서 이루어지는 기술이전의 이해를 돕기위해 기존의 기술이전 유형으로 분류 할 수 있다. 

먼저, 기술이전 목적에 따른 분류 중 수직적 기술이전1)에서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중소기업이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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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이전되므로, ‘응용연구→개발’의 부분이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평적 기술이전1)에서는 ‘공

공→민간’의 이전에 집중했으나, 최근 네덜란드에서는 ‘민간→민간’차원의 이전까지 포함하고 있다. 기술이전

의 공식성2)에서는 ‘공식적 기술이전’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기술이전의 방향3)을 고려할 때는 

‘상향식(bottom-up)기술이전’으로 구분된다. 즉, 중소기업의 인프라와 기술력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에 맞춤형 

기술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분류기준 기술이전 유형 혁신바우처 적용

기술이전 목적
수직적 이전 O(응용연구→개발연구)

수평적 이전 O(공공→민간)

기술이전 공식성
공식 이전 O

비공식 이전 X

기술이전 방향성
하향식 이전 X

상향식 이전 O

출처: 임채윤, 이윤준(2007); 이상준(2010); 김종운(2013)

<표 3> 기술이전 유형

최근 유럽에서 수요지향적 기술이전 즉, 혁신바우처가 확대되는 이유는 혁신바우처를 통해 공공의 기술이 

민간으로 이전을 활발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와 유럽의 기술이전 실적을 비교함으로

써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다. 우리나라가 유럽에 비해 연간 기술개발 건수와 연간 기술이전 건수가 높지만, 

유럽이 기술이전 인력, 연간 기술료수입, 연간 기술이전율 등 성과측면이 우리보다 더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소기업의 인프라, 기술력, 그리고 중소기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문제 등을 파악

한 뒤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하는 수요지향적 성격의 혁신바우처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구분 한국 유럽

평균 기술이전 인력(명) 5.2 8.7

연간 기술개발 건수(A) 8,551 2,861

연간 기술이전 건수(B) 2,073 1,339

연간 기술료수입(C) (백만불) 81.7 335

연간 기술이전율(B/A) (%) 24.2 46.8

건당기술료(C/B) (백만불) 0.04 0.25

출처: 여인국(2009)
한국: 산업자원부, 2006년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현황 조사결과(2007.08)(대학145개, 연구소 114개)
유럽: ASTP(Association of Europe Science & Technology Transfer Professionals): FY 2004-2005(22개 유럽국가, 

대학 74개, 연구소 27개)

<표 4> 주요국가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실적비교

1) 기술이 기초연구→응용연구→개발→상업화 등의 차원으로 이전(임채윤, 이윤준, 2007; 이상준, 2010)
1) 기술이 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이동(임채윤, 이윤준, 2007; 이상준, 2010)
2) 공식적 기술이전: 상호계약에 의한 기술이전으로 직접투자, 합작투자, 인수합병, 라이센싱; 비공식적 기술

이전: 기계설비, 상품, 상품카탈로그 등의 복제 또는 모방(임채윤, 이윤준, 2007; 이상준, 2010)
3) 하향식 기술이전: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 및 기술 지원하는 방식; 상향식 기술

이전: 기존에 이용 가능한 기술노하우와 인력 및 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기존의 기술 활용도를 높일 수 있

는 기술을 이전(김종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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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혁신바우처 운영과정

OECD(2010)는 혁신바우처 운영과정에 대해 4단계로 정리하고 있다. 먼저, 혁신바우처 제도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을 해야하고, 두 번째로 중소기업들의 접근성을 고려한 방법(예, 온라인 접수 등)으로 지원 및 선발

을 해야한다. 세 번째는 바우처 제공인데, 중소기업이 바우처를 이용한 이후에 청구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

다. 마지막으로 지식제공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바우처의 효과 및 이용방법 등이 포함된 피드백을 받는다.

<그림 2> 혁신 바우처 운영 과정

출처: OECD(2010: 오세홍 외(2014) 재인용)

혁신바우처는 운영하는 국가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것은 혁신바우처의 운영목적이 

‘공공기술의 이전활성화’라 할지라도 국가마다 처한 환경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혁신바우처를 운영

하는 대표적인 네덜란드, 아일랜드, 영국의 비교분석을 통해 그 차이를 확인 할 수 있다. 

네덜란드 아일랜드 영국

바우처 

프로그램

기본바우처, 

Bundle 바우처

기본바우처, 

공동펀드-신속트랙, 

새로운 바우처-Horizon 

2020

기본바우처

지원기업 선발 랜덤 랜덤 2차 평가

제한요건

기업은 하나의 바우처에만 

지원

응용지향적 연구주제만을 

지원

농업분야 제외

기술전략위원회가 선정한 

우선순위주제에 해당하는 연구주제 

지원

혁신바우처 이용 경험이 없을 것

특징
지식제공기관의 

범위확대(공공→민간)
-

지방정부차원에서 관리

온라인으로 모든 과정관리

바우처 이용 후 feedback 보고서 제출
혁신 바우처 

도입 과정
pilot test 실시 - 성공사례 구축 후 확산

출처: Technology strategy board innovation vouchers 홈페이지; Enterprise Ireland 홈페이지; Cornet, Van(2006)

<표 5> 국가별 혁신바우처 특징 비교

네덜란드의 혁신바우처는 공공연구기관의 지식을 중소기업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

된 만큼, 혁신바우처 사업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정 또한 랜덤

하게 진행하여 중소기업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두 번의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 제도를 안정화 하였고, 안정

된 이후에는 지식제공기관의 범위를 공공기관에서 대규모의 민간연구기관까지 확대하여 ‘민간→민간’ 기술이

전 또한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Bundle 바우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Bundle 바우처는 10개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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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하나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혁신바우처를 이용하는것인데, 이는 기업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아일랜드의 혁신바우처의 가장 큰 특징은 중소기업이 3가지 옵션의 바우처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

하는 점이다.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Horizon 2020 바우처의 경우 대기업도 지원할 수 있게 확대하였다. 

바우처 유형 특징

기본 바우처

(Standard Voucher)

1년에 4번 바우처 지원 기간에 지원하여 선정되면 5,000유로를 지원받는 프로그램

지식 제공자를 사전에 선정할 필요가 없으며, 바우처를 이용하는 12개월 이내에 선

정하여 서비스를 제공

공동펀드-신속트랙

(co-funded Fast 

Track Application)

1년 중 언제나 지원가능하며 2주 내로 답변을 들을 수 있음

기본바우처와 마찬가지로 5,000유로를 지원받음

지원 기업은 바우처 프로젝트 비용의 50%를 부담하게 됨

(즉, 기업은 최대 10,000유로범위에서 지식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공동펀드-신속트랙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지식제공자를 선정하여 함께 지원해야 함

새로운 

혁신바우처-Horizo

n 2020

(New Innovation 

Voucher-Horaizon 

2020_pilot call)

현재 pilot 형태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2014년부터 2020년 까지 790억 유로가 지

원될 예정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유럽의 성장 등을 목표로 바우처 도입

기존의 혁신 바우처가 중소기업을 위한 프로그램이었다면, 이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과 대기업 모두 지원 가능

출처: enterprise ireland 홈페이지

<표 6> 아일랜드 혁신바우처 유형

영국의 혁신바우처는 다른국가와는 달리 지원 기업을 2차에 걸친 선정평가를 통해 선정하며, 중소기업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문제의 주제 또한 제한 범위가 있다. 이를 통해 영국의 혁신바우처가 단순히 공공기

관과 중소기업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특정 산업을 타겟팅하여 제도를 도입한 것임

을 알 수 있다. 또한, 바우처 이용 후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에서 feedback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지식제공

기관에 대한 관리 및 바우처 제도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하려는 의지를 알 수 있다.

3) 혁신바우처 성과 및 한계

네덜란드의 지속적인 혁신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2004년 첫 시행 이후 2009년 까지 28,400개의 바우처가 

제공되었다(Hemert et al., 2013). 지속적인 사업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연구소에 자연스럽게 자문을 구하는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네덜란드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다. 일례로 2010년 

네덜란드의 중소기업 수는 847,100개로 집계되었으며, 종사자 수는 3천 6백만 명이다(Hemert et al., 2013). 

2010년의 연구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중소기업 중 31%는 3년 이내에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었으며, 또 다른 31%의 기업은 다른 기업이나 연구소와 협력한 경험이 있다. 또한 중소기업 중 13%는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의 국가와 국제협력을 형성하고 있다(Hemert et al., 2013).

이러한 수치적인 성과와 더불어 혁신바우처 정책은 수요 중심의 기술이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고, 동시

에 혁신바우처 사업에 동참한 중소기업에게 비유형적인 강점을 제공했다. 중소기업들은 혁신바우처를 통해 

공공의 지식을 저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이 직면한 연구개발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또한, 혁신바우처에 참여했다는 사실 자체가 해당 기업의 R&D 또는 생산성의 품질을 대변해주는 역할을 하



- 322 -

고 있다(Roper, 2008).

그러나, 혁신바우처의 가장 큰 한계로 꼽히고 있는 것은 ‘지속성’이다. 혁신바우처가 단기적으로 기업과 

공공의 지식제공자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기술이전을 촉진하고 있지만, 기업은 ‘다음 혁신’을 필요로 할 

때까지 공공연구소와의 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Roper, 2008). 이로인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혁신

바우처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

4. 국내 바우처 현황

국내에서도 유럽의 혁신바우처사업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바우처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향후 수요

지향적 기술이전 확대를 위해서도 국내 바우처 사업과 유럽의 혁신바우처사업의 비교분석을 통해 그 한계점

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운영되는 바우처 사업의 대표적인 운영주체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 (舊)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이있다. 운영주체에 따라 각 바우처 사업의 목적과 서비스가 다르게 제공되고 있다. 먼저, 경기과학기술진

흥원의 바우처사업은 ‘컨설팅 바우처 및 코디네이팅’사업으로, 중소기업의 애로기술의 난이도에 따라 서비스

를 차별화 하고 있다. 간단한 애로기술의 경우 단순 코디네이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기업의 기술/경영 

등에 대한 심층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컨설팅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식경제부는 ‘지식서비스산

업지원사업’을 바우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식서비스 아웃소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식서비스 

바우처 발급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국의 혁신바우처 사업과 유사하게 각 지역별 전략산업에 해당하는 

기술분야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청이 시행하고 있는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은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장비를 중소기업이 R&D목적에 한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으로 장

비사용시 장비사용료를 지원한다. 

바우처 사업의 목적과 제공서비스가 다른만큼, 그 운영과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경기 과학기술진흥원

의 바우처 사업은 일종의 자문 형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바우처 지원 규모가 타 바우처 사업에 비해 적다. 

또한, 지식제공기관을 전문가 ‘개인’단위로 하고 있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전문가가 직접 관련 사이트

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경기과학기술진흥원).

지식경제부의 바우처 사업은 유일하게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업을 평가하여 선발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제공되는 바우처 규모가 최대 5,000만원으로 가장 크다(지식경제부, 2009). 

중소기업청의 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이 공공연구기관 등의 장비를 사용하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목적으

로 운영되고 있어, 일정 규모 이상의 장비를 보유한 기관을 지식제공자로 활용하고 있다(중소기업청 홈페이지). 

구분 경기 과학기술진흥원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건당 바우처 지원 규모 최대 80만원 최대 5천만원 최대 3천만원

바우처 지급 기준 이용 건수 이용 기간 이용 건수

중간점검 유무 X O X

기업 선발방식 - 평가 후 선발 -

서비스 범위 컨설팅, 코디네이팅 각 지역 선정 분야 지식 서비스 제공 장비사용

서비스 제공기관 매칭 중소기업 탐색 중소기업 탐색 중소기업 탐색

지식제공기관  기준 Innonet 전문가 승인 해당 지역 내 자격조건 충족 기관
1천만원이상 연구장비를 

10대 이상 보유

바우처 지속 유모 중단 중단 지속

출처: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지식경제부(2009);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표 7> 국내 바우처사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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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국내에서는 다양한 목적에 의해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들 중 일부는 중소기업과 공공연

구기관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유지 또는 기술이전이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럽의 혁신바우처사업

과 비교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경기과학기술진흥원과 지식경제부의 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적 문제

를 해결하고자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유럽의 혁신바우처 사업과의 비교가 필요하다.

5. 국내 혁신바우처 발전방안

국내 바우처 사업의 첫 번째 한계는 목적의 불분명에 있다. 유럽의 혁신바우처의 목적은 ‘공공의 지식을 

중소기업으로 이전’하려는 그 목적이 뚜렷하지만, 국내 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려는 목

적은 존재하지만, 그 애로사항의 범위를 전략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다목적으로 바우처 사업을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바우처사업은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코디네이팅 컨설팅 바우처 등의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애로사항이 기술적 문제 또는 기술이전 등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단순상담, 경영 등 

모든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경기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두 번째로 국내 바우처 사업은 운영주체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특히, 영국의 경우 기술 전략위원회가 

혁신바우처 운영의 주축이 됨과 동시에, ‘우선순위주제’를 선정하는 등 혁신바우처 운영 전반에 걸쳐 개입하

고 있다(Technology Strategy Board Innovation Vouchers 홈페이지). 그렇기 때문에 혁신바우처를 이용하고

자 하는 중소기업은 제도에 대해 복잡한 과정 없이 접근할 수 있고,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국내 바우처 

사업의 경우 제도의 시행주체, 전담기관, 주관기관 등이 복잡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지식경제부의 바우처 

사업의 경우 시행주체는 지식경제부이고, 전담기관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주관기관은 테크노파크이다(지식

경제부, 2009). 또한, 바우처를 제공하는 전략산업은 지자체가 선정하게 되어 있다. 이처럼 운영주체가 복잡하

게 구성되어 있어, 중소기업이 바우처에 대한 접근성이 유럽에 비하여 떨어질 수 있다.

세 번째는 제공되는 바우처 유형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네덜란드의 혁신바우처는 기본 바우처, 번들 바우처 

등의 유형을 제공하고(Cornet & Van, 2006), 아일랜드는 기본 바우처, 공동펀드-신속트랙, 새로운 혁신바우

처 등의 유형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이 자신들의 환경과 필요에 맞는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nterprise Ireland). 하지만, 우리나라는 한가지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기업별 환경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바우처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다. 지식제공기관의 관리에 있어 우리나라는 ‘자격조건 충족’ 또

는 ‘전문가 등록’등의 방식을 활용한다. 하지만 유럽의 경우 혁신바우처 활용 후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지속

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바우처 사업의 도입 또한, 유럽의 경우 ‘파일럿 테스트’ 또는 ‘성공사례 구축 후 확산’

하는 방법 등을 통해 국가별 상황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했었다.

우리나라와 유럽의 바우처 사업을 전반적으로 비교했을 때, 바우처 유형의 다양화, 운영방식 등에서 유럽의 

바우처 사업은 ‘수요지향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중소기업은 

기업별 환경 및 니즈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유럽은 Hemert et al.(2013)의 연구에서

처럼 중소기업의 혁신성을 확대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다. 이러한 수요지향적 성격의 혁신바우

처는 기관별 네트워크가 부족하고, 기술이전 확대가 필요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적용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

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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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2013년 발표된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14~’18)(안)은 중소기업의 기술구매를 활성화 하기 위한 ‘기술사

업화 바우처제도’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도 유럽의 혁신바우처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활용할 날이 머지않았음을 알 수 있다. 국내 바우처 사업을 통해 수요지향적 기술이전을 확

대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에 대하여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운영주체의 단순화가 필요하다. IT가 발달된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홍보, 접수 등의 절차를 온라

인으로 진행하여 기업들의 접근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주체 및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등이 불분명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혁신바우처를 운영하는 위원회, 기관을 선정하여 그 일련의 과정의 관리 

및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들의 접근성의 확대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바우처의 유형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네덜란드와 아일랜드의 사례처럼 제공되는 서비스의 

다양화를 통해 기업들이 처한 환경을 고려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기술이 이전되도록 해야한다. 

이 외에도 세부적으로 바우처 사업을 활용한 기업들의 피드백을 확보하여, 지식제공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가 필요하다. 그리고, 안정적인 제도의 확산을 위하여 pilot test나 제한된 지역에서의 서비스 우선 제공 등의 

방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혁신바우처의 한계로 지적되는 ‘단기적 효과’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이 

혁신바우처 이용 후에도 공공연구기관과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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